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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과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고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도적 정비나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문제점,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분석, 정책

전달 체계,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민간·지자체 주도, 진출분야의 확대,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다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

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개발과 교육, 다양한 연계협력체제 강화, 투자생태계

조성, 공동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 정책전달 체계, 사회적 가치, 정책방향, 추진과제

Abstract  Although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have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in various types 

and fields, they have been main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there is still room for 

qualitative improvement, such as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support systems and support 

methods,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analysi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e policy 

delivery system,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problems of 

activation, etc. were reviewed through previous studies. Through this,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revitalization of futur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presented. As a result, the policy 

direction for revitalizat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requires private and local government 

initiatives, expansion of fields, customized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 growth ecosystem, and 

various linkage cooperation. Organizational capac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reinforcement of 

various linkage cooperation systems, creation of an investment ecosystem, and joint market 

development are necessary.

Key Words :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ocial Economy Policy Delivery System, So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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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논의는 외환위

기와 이로 인해 대량실업이 발생했던 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면서 유럽의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의 개

념이 소개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영리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우선하여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1].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일반기업의 

기업관과 사회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

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주체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이익 공유, 취약계층 일

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

여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부처별

로 마련된 근거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의 유형으로 성장해 왔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이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었고 

각 부처별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왔으나 선진국에 비하

면 아직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소관 부처별 연계 협력, 중앙-지자체 간의 협력, 공공-

민간의 협력, 컨트롤타워 역할,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개선점이나 해결방안은 제시되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정리된 부분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 정

책전달체계, 장애요인,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경

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특

히 지방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 관리해야 할 정책과제

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동안 장애

요인, 성공요인, 활성화 방안, 추진체계, 성과 측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있었다.  

분야별로 대표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박찬임(2008)은

사회적기업 발전 장애 요인으로 이해와 홍보 부족, 성공

모형 부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지원체계를 제시하

였고 이를 위해 해결책으로 정부시장의 판로확보, 발전 

가능 업종 개발·육성,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교육훈련 

및 홍보확대 등을 제시하였다[2].   

한세억(2017)의 연구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동가치 창출(Co-creation)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

하였다. 즉, 공동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의존성, 파트너십,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하

였다[3].

김진경(2020)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내 다양한 문제해결과 개선 실행 의지, 사회적경제조직

이란 인식의 전환, 사업역량 강화, 공공 교육 및 민관 

합동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4]. 

허준영(2013)의 연구는 사회적경제 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위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관련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실적

인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5].   

곽선화(2013)의 연구는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연도별, 유형별, 

성장단계별 성과분석 등 전반적인 성과를 분석하였

는데 그 결과 사회적기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하여 사회

적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최영출(2013)의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들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과 현황을 검토하여 제도,

주체, 인증제도, 경영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점

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7].  

한상일·이재희(2018)의 연구는 학술자료분석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다양한 주제 내용들

과의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 

연구 방향과 발전 분야에 대해 검토하였다[8]. 

남승균·김태훈(2017)의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를 구분하고 경제적 성과에 달성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

인지를 찾아내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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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

분석을 넘어 해외 주요국의 현황 및 사회적경제 정책전

달 체계를 살펴본 후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의 장애요

인과 활성화의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     

3.1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실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는 

24,267개이며, 협동조합이 19,450개(80.1%), 사회적

기업이 2,864개(11.8%), 마을기업이 1,953개(8%)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8.3%), 교육서비스업(14.6%), 제조업(13.2%) 

순으로 나타나있다. 지역별로는 전국사회적경제기업은 

서울 5,044개(20.8%), 경기 4,253개(17.5%), 인천

(3.3%)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시지역에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72.2%가

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Fig. 1과 같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도별 증가는 협동조합의 경우 2012년 52개

에서 2020년 2,851개로 급증하였고 마을기업은 2012년

134개에서 2020년 664개 증가하였고 사회적기업은 

2012년 117개에서 2020년 429개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10].

Source : Korea Cooperative Research Institute(2020)

Fig. 1. Status of establishment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by year(2020. 12)

한편, Fig. 2에서와같이 사회적기업 고용현황을 살펴

보면, 그동안 연차별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총고용수는 54,659명, 이중 취약계층의 

고용수는 33,123명으로 나타났다[11].  

Fig. 2. Social Enterprise Employment Status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크게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EU국가에 비

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비중은 EU에 비하면 22%의 

수준에 불과하다. 

3.2 해외 주요 국가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사회적경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는데

해외 주요 국가별로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된 정책적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만을 지원하는 영국

사회적투자TF 정책과 Big Society Capital 기관이 존재

하고, 사회임팩트채권(SIB)과 개발임팩트채권(DIB) 등

으로 관리하고 있다[12]. 

프랑스의 경우 문화예술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활동 분야 중 하나이며, 문화예술 조직의 약 1/3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소매점포의 

30% 이상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참여가 활발하다[13]. 

일본의 경우 커뮤니티 비즈니스(CB)는 그동안의

다양한 마을 만들기가 사업화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과 같이 CB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립한 사업체로서 자립을 전제로 한 회사, 비

영리법인(NPO), 조합 등의 조합형태를 가지고 복지와 

교육, 마을 만들기 등의 분야에서 지역공헌 활동을 사업

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12]. 

스페인의 경우 주로 투자자 소개 지원과 고용노동과 

관련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투자지원으로는 직접

적인 정부 투자 대신 엔젤투자자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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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을 통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존재한다[12].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만의 스케일업 정책이 존재한다. 

중앙정부 조직인 경제개발부의 Guarantee Fund를

통해 지원하며, Marcora Fund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펀드를 통한 직접

적인 투자지원정책이 존재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스타

트업 정책인 SIAVS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통해 스케일업 지원을 결정한다[12]. 이와 같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다양한

재무적, 비재무적 지원정책과 스케일업 정책을 국가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면서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3.3 사회적경제 정책전달 체계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정책전달 체계를 살펴보면 

Fig. 3에서와같이 위로는 대통령비서실(사회경제비서관)

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사회경제 전문위원회)가 

있고 중앙 관련 부서로는 기재부, 노동부, 행안부, 복지

부가 있다. 이러한 중앙부서는 광역지자체의 지원센터

(13개)와 연계되어 있다. 한편, 중앙의 관련 부서로는 

권역별 지원센터(16개)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17개), 

광역자활센터(17개)가 있으며, 기초단체에는 지역자활

센터(250개)가 연계되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14]. 

Source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2020), Internal data.

Fig. 3. Social economy policy delivery system

3.4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은 규모의 영세성, 재원부족, 

경영능력 부족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간 교류, 협력, 협업 등 거래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2]. 

둘째,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유형별, 

업종별 다양한 우수한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인증체계, 지원체계 등 제도 운영과정이 선진

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

다는 점이다[2].   

넷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직 중간조직이나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회적가치 실현도 중요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즈니스모델의 개발과

안정적 수익의 확보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3.5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의 문제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13].

첫째, 사회적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원 및 사회적 참여가 아직

미흡하다. 즉, 인건비 보조 등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

결과, 기술혁신, 역량강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이 부족하고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 유입이

저조한 편이다. 

둘째, 부처별로 지원제도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관련한 정책 연계성 저조,

민·관 간 협업 부족 등을 초래하고 있다. 즉, 소관 부처

별로 다른 제출양식,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미흡과

컨트롤 타워 부재, 공공-민간 간 협업체계 미비 등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기업별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는 높았으나,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워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즉, 사회투자기금, 사회적 금융기관 등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금융기반이 취약하고 사회적경제

특성을 배려한 별도의 대출·보증기준이 미비하고 지원 

규모도 작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저조하며, 민간의 구매촉진을 위한 판로개척에

애로점이 많다. 즉,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없이 

공공조달 낙찰이 최저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미흡하고 중소기업,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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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제품을 일정 수준 이상 구매해야 하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구매는 강제성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즉,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 유기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미비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R&D 자체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이 R&D 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미흡하다.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방안 및 과제

4.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크게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 진출분야의 확대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13].   

첫째, 중앙정부 주도에서 민간·지자체 주도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민관합동 거버넌스 운영 등 민관협치를 

통한 정책개발 추진, 현장 수용성이 높은 지자체의 정책

집행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둘째, 농·수·신협 등 배제에서 정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농·수·신협 등 정책대상 확대와 사회적가치 강화 

여건 조성하고 인증기준 완화 및 등록제 전환 등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해야 한다. 

셋째, 창업·홍보·직접 지원 위주에서 맞춤형·간접 지원

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생태계구축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충하고, 직접지원(인건비 등)은 사회

적가치 실현이 큰 조직에 엄격 적용해야 한다.

넷째, 종합조정 부재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던 정책 종합

조정해야 한다.

4.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첫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국가 운영의 핵심원리로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공공기관 판로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13].  

둘째,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전)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기본법 제정 

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수립․조정,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

자체간 역할을 조율해야 한다. 

셋째, 공적 금융제도 개선, 민간 투자환경 개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금융 확대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해야 

한다. 즉, 모태펀드 추가조성 및 및 사회투자펀드를 신

규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장기투자 유도, 자펀드 규모 

확대, 성과보수 기준 조정, 전문 운용사 선정 등 적극적 

펀드를 운용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조달 원칙에 사회적 가치 반영ㆍ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즉,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

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사회적 책임’ 항목 가점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물품·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 확대(기재부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의무구매 제도 도입한다. 즉,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예: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신설(5천만원 이하)

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하거나 TV 홈쇼핑․

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 강화해야 한다.

여덟째, 사회적경제 교육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중심 

전문 인력양성 및 청년 창업촉진 기반 조성한다. 즉,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거나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을 개설한다.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청년․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해야 한다[13].  

아홉째,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차별화한다. 즉, 사회적경제

예비창업가를 선발하여 창업아이템별 이론·기술 교육, 

멘토링, 사업화비용을 지원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대학창업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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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회적경제 추진과제

첫째, 사회적기업이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서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정부의 사회

서비스 관련 위탁사업, 정부재원 조달 프로그램 사업, 

민간 위탁사업, 우선구매제도 등으로 정부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2].

둘째, 정부는 업종별, 지역별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공급업이나 노인 요양

시설의 사회적 기업화나 요양보호사 교육 및 양성과

관련된 업종 등을 예로 들수 있다. 

셋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일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까지 지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세제혜택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육훈련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과제이다. 사회적 기업 실무자 및 사회적 기업

가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거나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단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경제조직간 원료의 구입이나, 제품의 

판매와 같은 일방적인 거래방식이 주로 일방적 거래

방식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 상호간 원료구입, 

상품판매 등을 통해 교호구매할 수 있는 상호의존적,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15]. 

여섯째, 더 나아가 공동상품의 개발, 공동특허 출원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공동판매를 통한 상호매출이 증대토록 한다. 

5. 결론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이윤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따랐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스스로 자생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과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꾸준하게 양적인

성장은 가져왔지만 여전히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온 만큼 문제가 있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고 부처별, 중앙-지자체 간, 공공-민간

간 연계 협력체계의 강화도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고용

없는 성장시대 사회적경제조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점차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성장

기에 진입한 만큼 이제 사회적 가치실현과 경제적 성과

와의 균형 잡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영역량과 비즈니스모델 발굴 

미흡, 전문교육의 필요성, 판로지원, 투자생태계 조성, 

정부지원방식,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개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나가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정책제시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하지 못했

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깊이 

있는 자료분석과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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